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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본 연구는 성실납세를 위해 양도소득세법에 대한 인지도를 분석하고 이에 따른 양도소득세법의 개선방안

을 제시하기 위해 양도소득세법에 대한 문제점을 설문조사를 통해 밝히고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한 분석결과

는 선행 연구자들의 연구결과와 연관시켜 해석하였다. 통계분석은 양도소득세법상 세율구조의 형평성 정도

와 양도소득세법상 세율 차등정도의 적정성, 양도소득세법상 세율구조의 형평성 정도와 현행 조세정책하에

서의 납부회피 의도에 대하여 분석하였고, 양도소득세 납부회피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 현행 조세

정책하에서의 납부회피 의도와 성실납세 회피자에 대한 행정처분 인식정도에 대하여 분석하였으며, 양도소

득세법 구조의 복잡성 정도와 양도소득세법 구조의 이해정도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상기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양도소득세법 제도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 조세부담의 형평성 제고를 위한 양도소득세법상 세율구조

의 형평성 제고, 성실납세 회피방지를 위한 적법한 세무조사 강화 규정정립, 양도소득세법 구조의 복잡성

완화 등을 제시하였다.

■ 중심어 :∣양도소득세∣조세회피∣세법구조의 복잡성∣
Abstract

This study has undertaken for the analysis of the level of recognition on the Transfer Income

Tax. The statistical analysis through the questionnaire is made to find out the issues on the

equitableness of Transfer Income Tax first with the level of equitableness of the Transfer

Income Tax structure and appropriateness of the degree of different tax rate applied under the

Transfer Income Tax, level of equitableness of the Transfer Income Tax structure and intent for

avoidance of payment under the present tax policies, level of recognition for administrative

disposition on those avoiding diligent payment of taxes, and it analyze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levels of understanding of the structure of the Transfer Income Tax and the level of

complexity of the structure of the Transfer Income Tax in order to analyze if it has negative

impact on the level of understanding for the structure of the Transfer Income Tax.

On the basis of the above analysis result, as the improvement plan on the Transfer Income Tax

system, following has been presented; enhancement of equitableness of tax rate structure under

the Transfer Income Tax for improving the equitableness of tax burden, establishment of

regulations to strengthen the appropriate tax investigation for prevention of diligent tax payment

avoidance, relaxation of complication of the structure under the Transfer Income Tax.

■ keyword :∣Transfer Income Tax∣Avoidance of Payment∣Complexity of the 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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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양도소득은 자본적 자산을 양도 또는 처분함으로써

발생하는 이득을 말하며 영업활동이외의 토지, 건물 등

의 부동산 및 주식과 같은 자본적 자산의 매각 또는 처

분에 의해 발생하는 이득이라고 정의 할 수 있으며, 보

유자산 가치의 증가분이라고 할 수 있다[9].

우리나라의 경우 소득세법은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

을 법에서 정하는 자산의 양도로 한정시키는 열거주의

를 택하고 있어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

자산이 그 과세대상이 되고 있다.

국민경제의 성장에 따라 국가의 재정수요는 점점 증

가하고 있으며, 국가재정의 대부분은 조세수입에 의존

하고 있다. 이에 국가는 재정수입의 증대를 위하여 많

은 노력을 하였으며, 납세자의 입장에서는 일방적인 의

무에 대한 거부감이 존재한다. 따라서 납세자들의 조세

저항을 줄이고 국가의 조세수입을 원활히 확보하기 위

해서는 조세부과의 공평성과 관련한 조세제도의 개선

은 필요한 것이다.

이에 조세회피를 유발하는 동기를 파악하고 이에 대

한 개선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조세제도

의 공평성, 세법의 복잡성, 세율 차등정도의 적정성, 행

정처분의 적정성등에 대한 납세자들의 인식을 조사하

여 이들 요인들의 개선을 통해 조세회피인식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를 위한 연구의 방법으로는 문헌연

구와 설문조사를 통한 실증적 연구방법을 이용하였다.

Ⅱ. 양도소득세법 인지도 분석을 위한 이론적 
   고찰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소득세법 제88

조 1항)1).

1) 이 경우 부담부증여(부담부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

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는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라는

조세의 본질적 기능 외에 투기로 인한 불노소득이나 개

발이익의 일부를 소득세로 환수함으로써 소득재분배

및 부동산 가격의 안정 등 부동산 정책의 중요한 역할

을 하고 있다. 또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을 통한 주택

경기부양, 기업의 구조조정 지원 등 정책세제로서의 성

격이 강하다.

1. 양도소득세 부담의 형평성
국가의 재정수입은 조세수입을 통해서 반대급부 없

이 국민 소득의 일부에서 조달되고 국가는 조달된 재원

을 통해서 국민에게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는데

[16], 이때 부동산 양도소득 과세제도는 각종의 정책적

측면과 경제적 효율성을 반영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에

서 우리나라의 경우 각종의 비과세와 감면2) 등의 조세

우대 조치를 하게 되고 이는 공평성을 해치게 되는 경

우도 발생하게 된다[7].

지금까지 정부에서는 부동산양도관련 세법을 통해서

조세수입의 본래의 기능 보다는 부동산시장 관리기능

으로 부동산시장 과열을 진정 시키는 기능과 침체된 시

장을 부양시키는 정책적 목적 달성을 위한 일이 많았

다. 부동산 시장의 과열현상이 나타날 때에는 고율의

양도소득세 중과세, 기준지가 인상, 비과세 및 감면제도

의 요건강화를 실시하였다. 또한 부동산 관련 산업의

침체기에는 세율의 인하, 기준지가 인하, 비과세 감면제

도 요건의 완화 등으로 부동산 시장의 수요와 공급조절

을 통해서 부동산시장 경기를 활성화 시키는 정책적 기

능을 수행하였다[13].

2. 조세의 납부 회피
납세자들은 양도소득세제도의 정책적 측면이 과도하

게 강조될 때 불만이쌓이고 납세형평을 도모하려는 개

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2) 제95조에 따른 양도소득금액에 이 법 또는 이 법 외의 법률에서 규

정하는 감면소득금액이 있을 때에는 제92조제2항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에 제104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해당

감면소득금액에서 제103조제2항에 따른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한후

의 금액이 양도소득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전문개정 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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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인 차원의 동기가 부여되어 납세자 스스로 조세를

회피하려는 행위를 낳게 된다. 조세정책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형평성이 결여된다면 국민들이 정부의 분배정

책에 대해 불신감을 가질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그

리고 이러한 불신감 때문에 발생하는 긴장감은 계속적

으로 증가되며 그에 따라 각종 조세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납세자의 조세회피행위는 합법적이든 비합법적이든

여러 가지의 문제점을 야기한다.

우선 조세회피는 조세수입의 감소를 초래하여 국가

재정을 어렵게 하며, 조세부담의 불공평성을 심화시켜

국민의 단결력을 저하시키고 소득재분배 정책을 교란

시킨다. 또한 지하경제의 생성원인이 되고 이는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저하시킨다. 그리고 조세회피는 부당한

이득을 얻은 사람을 정직하게 사는 사람보다 더 잘 살

게 함으로써 정상적인 노동의욕을 저하시키고 사회전

반에 불신풍조를 심화시키는 역기능을 초래하게 된다.

김석범[1]의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조세회피성향에 가

장 중요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정부의 신뢰도, 세법지

식, 조세회피의 만연도를 들고 있으며 조세회피의 요인

들 간의 상호작용효과도 존재한다고 말하고 있다.

Ⅲ. 양도소득세법 인지도 분석을 통한 성실납세 
   저해요인

본 연구는 선행연구를 통해 양도소득세법에 대한 문

제점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

다. 이러한 문제점 파악과 개선방안은 설문조사방식을

이용하여 납세자들이 인식하고 있는 정도를 통해 분석

하였다.

표 1. 연구 흐름도

상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를 위해 실시한 설

문조사는 2010년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부산경남

지역에 거주하는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성인을 대상

으로 실시하였고 총 400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여 150부

를 회수 하였으며 그 중 응답이 불성실한 12부를 제외

한 138부를 분석에 이용하였다. 표본의특성은 [표 2]와

같으며 상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표 2. 표본의 특성
항목 빈도 퍼센트

성별
남자 94 68.1
여자 44 31.9
소계 138 100.0

학력
고졸 30 21.7
대졸 100 72.5

대학원졸 8 5.8
소계 138 100.0

연령
대

30세 미만 28 20.3
30 이상  40 미만 55 39.9
40 이상  50 미만 40 29.0
50 이상  60 미만 13 9.4

60세 이상 2 1.4
소계 138 100.0

본 연구는 선행연구 분석을 통한 문헌연구를 통해 문

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개

선방안을 도출하였는데 개괄적흐름은 [표 1]연구흐름

도와 같다. 본 분석을 위한 통계프로그램은 SPSS 17.0

을 이용하였다.

1. 형평성측면에서의 양도소득세법 구조
조세의 공평성은 2가지 개념으로 분류될 수 있는데,

수직적 공평성은[18] 전통적으로 연구된 개념으로누진

세 또는 역진세의 조세제도 구조가 대부분 수직적 공평

성에 근거하여 논의 되었다[17]. 수평적 공평성은 동일

한 위치에 있는 납세자에게 동일한 부담을 하는 것이

다.

한편 세율은 납세의무자에게는 세부담의 한계치를

결정하고 국가재정수입의 크기와 직결되는 요소이며,

부동산투기를억제하고 불로소득을 환수한다는 양도소

득세의 취지에도 가장 민감하게 작용하는 조세의 본질

적인 요소 중의 하나이다. 우리나라 세율은 자산의 종

류나 등기여부, 보유기간에 따라초과누진세율 및 차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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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복수비교세율로 이루어져 복잡하고 높은 세율구

조로 되어 있다.

본 조사결과에 의하면 [표 3]에서 보는바와 같이 양

도세 세율구조의 형평성에 부정적이면서 양도세 세율

의 차등정도가 적절하지 못하다는 응답은 51명(전체의

36.9%), 양도세 세율구조의 형평성에 부정적이면서 양

도세 세율의 차등정도가 적절하다는 응답은 6명(전체

의 4.3%), 양도세 세율구조의 형평성에 긍정적이면서

양도세 세율의 차등정도가 적절하지못하다는응답은 3

명(전체의 2.2%), 양도세 세율구조의 형평성에 긍정적

이면서 양도세 세율의 차등정도가 적절하다는응답은 4

명(전체의 2.9%)로 양도소득세 세율구조의 형평성은

양도소득세 세율의 차등정도가 적절하지 못한데서 기

인한다고 인식하였다.

표 3. 양도소득세법상 세율구조의 형평성 정도와 양도소득세 
세율 차등정도의 적정성

구 분

양도소득세법 세율 차등정도의 적정성

전혀
적정하

지 않다

적정하지
않다

그저
그렇다

적정하
다

매우
적정하

다
전체

㉮

① 2
(1.4)

5
(3.6)

3
(2.2)

0
(0.0)

0
(0.0)

10
(7.2)

② 4
(2.9)

40
(29.0)

18
(13.0)

6
(4.3)

0
(0.0)

68
(49.3)

③ 0
(0.0)

7
(5.1)

30
(21.7)

5
(3.6)

3
(2.2)

45
(32.6)

④ 0
(0.0)

3
(2.2)

8
(5.8)

4
(2.9)

0
(0.0)

15
(10.9)

⑤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⑥ 6
(4.3)

55
(39.9)

59
(42.8)

15
(10.9)

3
(2.2)

138
(100.0)

카이스퀘어 통계량 자유도 유의확률(양측검정)
45.164 12 0.000

㉮양도소득세법상 세율구조의  형평성정도, ①형평성이 전혀 높지 않다, ②
형평성이 높지 않다, ③그저 그렇다, ④형평성이 높다, ⑤매우 형평성이 높
다, ⑥전체

우리나라의 양도소득세법상 세율3)은 소득세법 제104

조 제1항에 6%부터 70%까지 규정되어 있는데 결국 양

도소득세법상 세율구조의 형평성은 양도소득세의 세율

3) 소득세법 제104조 제①항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

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

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의 세율에 해당할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이하 각 호 참조.

구조가 차별적이지못한 것에서 기인된 것으로 이러한

인식으로 인해 종국적으로 조세회피가능성이 클 것으

로 판단된다.

또한 정부가 징세능력을 신뢰받을수록 조세회피의

경향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는 Song과 Yarbrough

의 연구결과에서 밝히고 있는 것처럼[20] 징세기관의

효율성도 동시에 검토해야 할 것이다.

한편 납세자는 현행 조세제도에 불만이 있으면 납세

자 스스로 조세회피 등의 가능한 방법을 통하여 개인적

인 차원에서의 납세공평을 도모하려고 할 것이다.[5] 조

세부담이 합리적인 조세제도와 공평성의 원칙에 입각

하여 과세될 때 조세저항은 적을 것이나, 합리적인 조

세제도와 공평성에 위배될 때 조세저항과 조세회피는

더욱 악화될 것이다[10].

표 4. 현행 조세정책 하에서의 납부회피의도와 양도소득세법
상 세율구조의 형평성정도

구 분

양도소득세법상 세율구조의 형평성 정도

전혀
형평성

이
높지
않다

형평성이
높지
않다

그저
그렇다

형평성이
높다

형평성
이

매우
높다

전체

㉮

① 0
(0.0)

2
(1.4)

3
(2.2)

0
(0.0)

0
(0.0)

5
(3.6)

② 3
(2.2)

7
(5.1)

4
(2.9)

6
(4.3)

0
(0.0)

20
(14.5)

③ 0
(0.0)

14
(10.1)

11
(8.0)

2
(1.4)

0
(0.0)

27
(19.6)

④ 2
(1.4)

35
(25.4)

20
(14.5)

6
(4.3)

0
(0.0)

63
(45.7)

⑤ 5
(3.6)

10
(7.2)

7
(5.1)

1
(0.7)

0
(0.0)

23
(16.7)

⑥ 10
(7.2)

68
(49.3)

4
5(32.6)

15
(10.9)

0
(0.0)

138
(100.0)

카이스퀘어 통계량 자유도 유의확률(양측검정)
24.999(a) 12 0.015

㉮현행 조세정책 하에서의 납부회피 의도, ①전혀 납부를 회피하고 싶지 않
다, ②납부를 회피하고 싶지 않다, ③그저 그렇다, ④납부를 회피하고 싶다, 
⑤납부를 매우 회피하고 싶다, ⑥전체

본 조사결과 현행의 조세정책하에서 양도소득세 세

율구조의 형평성이 없지만 양도소득세 납부를 회피하

고자하는 의도는 없다는응답은 12명(전체의 8.7%), 양

도소득세 세율구조의 형평성이 있어서 양도소득세 납

부를 회피하고자하는 의도가 없다는 응답은 6명(전체

의 4.3%), 현행의 조세정책하에서 양도소득세 세율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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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형평성이 없어서 양도소득세 납부를 회피하고자하

는 의도는 있다는 응답은 52명(전체의 37.6%), 양도소

득세 세율구조의 형평성이 있지만 양도소득세 납부를

회피하고자하는 의도가 있다는 응답은 7명(전체의

5.0%)로 현행의 양도소득세 세율구조에 형평성이 없어

서 납부를 회피하고자 한다는 인식이 가장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조세제도의 형평성이 낮음으로 인해

조세회피가 많이 발생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조세의

형평성 제고를 위한 대책이 필요한 것을 나타내는 결과

이다.

2. 조세회피 측면에서의 양도소득세법
납세자들이 조세를 납부하는 과정을 보면 납세자의

법적 환경과 조세회피기회, 기타 상황적 요인 및 조세

윤리를 납세자의 상황에 적용하여 최종적으로 고려한

후 납세에 이르게 된다[20].

전태영[11]은 우리나라 납세자들의 조세회피성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파악하고 조세회피행위자에게

규제가 행해질 때 규제에 대한 납세자의 반응을 연구하

고, 조세회피규제방안의 하나인 벌칙의 적절한 수준을

결정하는 요소에 대해 분석하였는데, 연구 결과 정부신

뢰도가 높을수록 조세회피성향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또한 Witte와 Woodbury[14]는 세무조사나 행

정처분의 증가는 조세회피를 보다 감소시킨다고 밝히

고 있다.

본 조사결과 현행의 조세정책하에서 성실납세 회피

자에 대한 행정처분 정도가 바람직하지 않지만 양도소

득세 납부를 회피하고자하는 의도는 없다는 응답은 15

명(전체의 10.8%), 성실납세 회피자에 대한 행정처분

정도가바람직하여 양도소득세 납부를 회피하고자하는

의도가 없다는 응답이 4명(전체의 2.9%), 현행의 조세

정책하에서 성실납세 회피자에 대한 행정처분 정도가

바람직하지않아서 양도소득세 납부를 회피하고자하는

의도가 있다는 응답은 69명(전체의 50.0%), 성실납세

회피자에 대한 행정처분 정도가 바람직하지만 양도소

득세 납부를 회피하고자하는 의도가 있다는 응답이 4

명(전체의 2.8%)로 현행의 조세정책하에서 성실납세

회피자에 대한 행정처분 정도가 바람직하지 않아서 양

도소득세 납부를 회피하고자하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 때 성실납세 회피자에 대한 행정처분은

가산세와 적발확률을 높이는 조세정책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표 5. 현행 조세정책 하에서의 납부회피의도와 성실납세 회
피자에 대한 행정처분 인식 정도

구 분

성실납세 회피자에 대한 행정처분 인식정도

전혀
합당하지

않다

합당하지
않다

그저
그렇다

합당하
다

매우합
당하다

전체

㉮

① 1
(0.7)

3
(2.2)

1
(0.7)

0
(0.0)

0
(0.0)

5
(3.6)

② 2
(1.4)

9
(6.5)

5
(3.6)

4
(2.8)

0
(0.0)

20
(14.5)

③ 3
(2.2)

16
(11.6)

8
(5.8)

0
(0.0)

0
(0.0)

27
(19.6)

④ 16
(11.6)

33
(23.9)

12
(8.7)

2
(1.4)

0
(0.0)

63
(45.7)

⑤ 12
(8.7)

8
(5.8)

1
(0.7)

2
(1.4)

0
(0.0)

23
(16.7)

⑥ 34
(24.6)

69
(50.0)

27
(19.6)

8
(5.8)

0
(0.0)

138
(100.0)

카이스퀘어 통계량 자유도 유의확률(양측검정)
27.007(a) 12 0.008

㉮현행 조세정책 하에서의 납부회피 의도, ①전혀 납부를 회피하고 싶지 않
다, ②납부를 회피하고 싶지 않다, ③그저 그렇다, ④납부를 회피하고 싶다, 
⑤납부를 매우 회피하고 싶다, ⑥전체

유시영[8]의 연구에서도 적발확률을 높이고 가산세

율을 높이면 조세회피행위가 감소한다는 연구결과에

비추어 볼 때, 본 조사결과 성실납세회피자에 대한 행

정처분정도가 미흡하다는 비율이 74.6%이고 적정하다

는응답이 5.8%인 점은 조세회피를 감소시키기에는 행

정처분이 미흡함을 알 수 있다.

3. 복잡성 측면에서의 양도소득세법
우리나라는 1961년대폭적인 세제개혁을단행하면서

종래의 세무당국에서 납부세금을 부과하는 부과납세주

의 일변도에서 납세자 스스로가 납부세액을 계산하여

신고하는 신고납세주의로 전환을 시도하여 오늘날에

이르고 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조세행정을 수행함에

있어서 신고납부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역

시신고납부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현행

우리나라 세법은 일반 납세자가 세법규정에 대한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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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정확히 이해하여 스스로 소득신고를 하기는 매우곤

란할 정도로 세법규정이 복잡한 체계로 되어있다. 이렇

게 세법규정이 복잡하게 규정되어 있는 이유는 복잡하

고 다양한 경제활동에 대응할 수 있는 조세체계를 마련

하고 조세의 공평성, 중립성, 실질과세를 실현할 수 있

도록 세법규정을 지속적으로 개정, 보완해 나가는 과정

에서 그 내용이 계속적으로 복잡․다양해지고 있기 때

문이다[4].

Vogel[15]은 성실납세와 세법의 복잡성 사이에음(-)

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밝히고 있다.

본 조사결과에 의하면 [표 6]에서 보는바와 같이 양

도세의 복잡성이크지 않다고 생각하면서 양도세 구성

의 이해도가 낮다는 응답은 9명(전체의 6.6%), 양도세

의 복잡성이크지않다고 생각하면서 양도세 구성의 이

해도가 높다는 응답은 2명(전체의 1.4%), 양도세의 복

잡성이 높다고 생각하면서 양도세 구성의 이해도가 낮

다는 응답은 69명(전체의 50.0%), 양도세의 복잡성이

높다고 생각하면서 양도세 구성의 이해도가 높다는 응

답은 11명(전체의 7.9%)로 양도소득세가 복잡하게 구

성되어 양도소득세에 대한 구성을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6. 양도소득세법 구조의 복잡성정도 인식과 양도소득세법 
구조의 이해정도

구 분

양도소득세법 구조의 이해정도

매우
이해하기
쉽지 않다

이해하기
쉽지
않다

그저
그렇다

이해하기
쉽다

매우
이해하
기 쉽다

전체

㉮

① 0
(0.0)

3
(2.2)

3
(2.2)

0
(0.0)

0
(0.0)

6
(4.3)

② 3
(2.2)

3
(2.2)

3
(2.2)

2
(1.4)

0
(0.0)

11
(8.0)

③ 1
(0.7)

1
(0.7)

11
(8.0)

1
(0.7)

1
(0.7)

15
(10.9)

④ 3
(2.2)

42
(30.4)

18
(13.0)

10
(7.2)

0
(0.0)

73
(52.9)

⑤ 11
(8.0)

13
(9.4)

8
(5.8)

1
(0.7)

0
(0.0)

33
(23.9)

⑥ 18
(13.0)

62
(44.9)

43
(31.2)

14
(10.1)

1
(0.7)

138
(100.0)

카이스퀘어 
통계량 자유도 유의확률(양측검정)

49.372(a) 16 0.000
㉮양도소득세법 구조의 복잡성정도 인식, ①전혀 구조가 복잡하지 않다, ②
구조가 복잡하지 않다, ③그저 그렇다, ④구조가 복잡하다, ⑤구조가 매우 
복잡하다, ⑥전체

Ⅳ. 성실납세를 위한 양도소득세법 개선 방안
1. 조세부담의 형평성 제고를 위한 양도소득세법

상 세율구조의 형평성 제고
현행의 소득세법상 세율구조는 2010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을 기준으로 할 때 소득세법 제55조 세율에 규정

된 일반세율 6%에서 35%까지 4단계 세율구조와 제104

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제1항 각호에 규정된 보유기간,

1세대 다주택, 비사업용 토지, 미등기양도 등 각각에 대

하여 40%에서 70%까지의 각 세율구조로 구성되어 있

다. 이는 납세자들의 관점에서는 형평성이낮다고 인식

하는 바, 세율적용단계와 세율의 차등정도는 정찬웅

[12]의 연구 결과에서도 보듯이 일반적으로 납세자를

위험회피형으로볼때 세율구조를초과누진세율구조로

하고 벌금율과 세무조사의 확률을높임과 동시에초과

누진세율 적용분기점 이하의 세율과 초과의 세율차이

를 크게 하고 세율적용단계를 현실에 맞게 그 단계를

단순화하면 납세자의 신고소득이 높아질 것이다.

한편 감면제도 측면에서도 양재옥[6]의 연구에서처

럼 현행의 감면제도는 양도대상자산의 범위를 좁게 제

한하고 있으면서도 비과세나 감면에 대해서는 지나치

게 방만하고 광범위하여 양도소득세의 기능을 저하시

키고 과세의 형평을 침해함으로써 그 문제의 심각함이

크며, 이들 비과세 감면 조항이 국민경제 전반에 미치

는 부정적 측면과 수직적 수평적 불공평의심화를 고려

할 때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감면제도를 대폭적인 소거

내지는 요건을 강화하여 과세의 중립성과 형평성을 확

보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며, 향후 거래세제에 있어서

세율의 추가적인 인상 또는 인하를 고려할 때 이 세율

의 변동이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지방재정에 미

치는 다양한충격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세율변동의 폭

을 결정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지방세 및 지방재정 조

정과 관련된 전반적인 제도변화가 동반되어야 할 것이

다.

결국 상기의 선행 연구결과와 본 연구를 통한 조사분

석 결과에서도 나타났듯이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높이

는 방향으로의 양도소득세법상 세율 구조는 정비되어

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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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실납세 회피 방지를 위한 적법한 세무조사 강

화 규정정립
현행의 행정조사기본법은 제1장 총칙부터 제2장 조

사계획의 수립 및 조사대상의 선정, 제3장 조사방법, 제

4장 조사실시, 제5장 자율관리체제의 구축등, 제6장 보

칙까지총 27개조의 규정으로 이루어져있으며, 행정조

사기본법 시행령은 제1조 목적부터제14조 행정조사의

확인 및 점검까지총 14개 조문으로 규정되어 있다. 그

러나 행정조사기본법은 개념적 틀을 중심으로 규정되

어 있으며, 세부 시행 사항인 행정조사기본법 시행령도

제3조 수시조사, 제6조 출석요구 등, 제9조 공동조사 실

시 분야등에서 실무적 기준이 규정되어 있으나 세무조

사와 관련하여 성실납세 방지를 위한 강화된 규정은 정

립되어 있지 않다.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Witte와Woodbury[14]에 의하

면 과세당국이 활동수준의 강도를 높일 때 조세순응을

유도하며, Christiansen[19]은 조세회피 적발확률은 낮

지만 발각되면벌금이 무거운 경우가벌금이낮지만 적

발확률이높은 경우보다더효과적인 조세회피억제 수

단임을 주장하였다.

또한 유시형[8]은 소득수준과 조세회피행위에는 상

관이 없었고 세율과 조세회피행위 간에는 양(+)의 상관

관계가 있었으며, 적발확률을 높이면 조세회피행위가

회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기원[3]의 연구 역시 세무

조사 및 행정처분의 합리성을 높이는 것이 조세회피를

억제시킴과 동시에 성실납세의식을 유도할 수 있는 효

과적인 정책변수로 사용될 수 있음을 시사해 주고 있

다.

결국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조사분석에서도 나타났

듯이 적법한 세무조사는 필요한 것이며 이를 위한 효율

적이고 합법적인 규정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

데, 앞에서도언급한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행정조사기

본법과 행정조사기본법 시행령에 이와 관련한좀더강

화된 규정이 추가된다면 보다 효율적인 세정관리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3. 양도소득세법 구조의 복잡성 완화
우리나라의 현행 양도소득세법 구조는 소득세법 제

55조부터 제154조까지 여러 조문에 걸쳐 산재되어 있

어서 납세자들에게는 매우 복잡하여 이해가능성이 상

당히 낮게 인식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심석무[5]의 연구에서는 세제의 공평

성과 세법의 복잡성에 대한 세제인지도는 조세회피와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복잡한 항목으로는모

호성, 계산과정, 변경, 상세성 및신고양식 등 다섯가지

복잡성요인을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2] ‘양도소득세 비

과세ㆍ감면제도’가 가장 복잡하다는 조사결과가 있다.

이상의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조사분석에서도 나타

났듯이 조세회피를 감소시키고 조세인지도를 높이는

방안으로 세법 규정을 정비하여 복잡성 정도를 줄이도

록 하여야 할 것이며, 이는 특히 소득세법과 조세특례

제한법상의 각종 공제와 감면규정, 양도차익과 양도소

득금액, 그리고 산출세액 계산과예정신고 및 자진신고

납부세액의 계산까지 복잡한 단계를 거쳐 산출해내는

양도소득세법 규정이 구조자체의 정비를 통해 납세자

들의 이해가능성을높일 수 있도록 그 복잡성을 완화해

야 할 것이다. 이를 간략히 요약하면 [표 7]과 같다.

표 7. 저해요인과 개선방안 요약
성실납세 저해요인 개선방안

세율구조 비적정성에 따른 
형평성미흡 세율차등정도, 감면 등 구조정비

행정처분 미흡에 의한 납부회피 적법한 세무조사 강화
세법구조 복잡성에 의한 낮은 

이해도 세법규정 구조 정비

Ⅴ. 결 론
본 연구는 성실납세를 위해 양도소득세법에 대한 인

지도를 분석하고 이에 따른 양도소득세법의 개선방안

을 정리하였다.

이를 위해먼저 많은 선행 연구자들의 선행연구를 토

대로 조세부담의 형평성과 조세회피에 대하여 이론적

으로 살펴본후 양도소득세법에 대한 문제점을 설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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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를 통해 밝히고 선행 연구자들의 연구결과와 연관시

켜 분석하였다.

설문조사를 통한 통계분석은 먼저 양도소득세의 형

평성에 대한 문제점을 살펴보기 위해 양도소득세법상

세율구조의 형평성 정도와 양도소득세법상 세율 차등

정도의 적정성, 양도소득세법상 세율구조의 형평성 정

도와 현행 조세정책하에서의 납부회피 의도에 대하여

분석하였고, 다음으로 양도소득세 납부회피에 대한 문

제점을 파악하기 위해 현행 조세정책하에서의 납부회

피 의도와 성실납세 회피자에 대한 행정처분 인식정도

에 대하여 분석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양도소득세법 구

조의 복잡성 정도가 양도소득세법 구조의 이해정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하기 위해 양도소득

세법 구조의 복잡성 정도와 양도소득세법 구조의 이해

정도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상기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양도소득세법 제도에 대

한 개선 방안으로 조세부담의 형평성 제고를 위한 양도

소득세법상 세율구조의 형평성 제고, 성실납세 회피방

지를 위한 적법한 세무조사 강화 규정정립, 양도소득세

법 구조의 복잡성 완화 등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양도소득세법에 대한 문제점과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이론적이고 문헌적으로만 규명하기 보다는

설문조사방법을 이용한 납세자들의 인식을 통해 문제

점과 개선방안을 도출했다는 데에서 의의가 있으며, 다

만 설문조사 대상을 부산경남지역에 한정함으로써 조

사․분석 결과를 일반화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점과 재

산보유특성에 따른 분석 및 납세자 이외의 전문가들의

인식정도도 함께분석하여 결론을 도출한다면 보다 의

미깊은 연구가 되었을 것이라는 점을 아쉬움으로남기

며 이는 향후의 추가적 연구를 통해 분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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